
15

핀란드의 포용적 사회통합*

이연희**

국문초록

사회통합은 공동체 내에서 이질적 집단이 분열과 대립에서 탈피하여 사회연

대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창조적 역할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통합을 저해하는 수많은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기심은 또 다른 차별과 갈등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적 이주의 중요성과 통합 이론을 바탕으로 핀란드가 어떻

게 민족 · 언어분리와 계급분리를 극복하고 통합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분석

하고 검토하는데 있다. 

핀란드는 사회개혁과 보편적 복지국가로 이념의 갈등과 계급 분리를 넘어서 

계급의 통합을 이루었다. 또한, 서구 자본주의 체제와 함께 민주주의와 중립

주의로 대내외적 규범과 안정을 이루고, 민족 · 언어 분리 및 갈등을 극복하

여 ‘민족’통합을 이루었다. 전 세계적 문제이기도 한 난민정책에 있어 핀란드

는 난민이 한 국가의 거주인으로서 잘 적응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통합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세계 최초로 난민들에게 신원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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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여 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핀란드에

서 정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거주 장소와 주거조

건의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과 통합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사회적 

소외와 가난의 대물림을 야기할 수 있다는 핀란드 국민들의 생각, 즉, 만민의 

권리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가 처한 사회통합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긍정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 

주제어: 핀란드, 사회통합, 만민의 권리, 민족통합, 계급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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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기

하루가 다르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우리 사회는 그 구성원의 모습에

도 큰 변화가 있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 지금의 

아이들이 주인공이 될 미래의 사회는 지금보다 더욱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와 인식

을 바탕으로 함께 발맞춰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위험, 불안, 분노의 

위험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특히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기심은 또 

다른 차별과 갈등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 인종, 세대, 국적, 젠더 등의 

갈등은 불평등과 부조리를 만들어 내고, 혐오의 문화를 만들어 심각한 

혼돈의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기상황에 빠뜨리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이 원만히 관리되고 해소되지 못하면 사회적 대립이 심화되고, 급기

야 그로 인한 분열과 분쟁으로 사회는 치명적 상처를 받고, 때로는 그 

존립마저도 위협을 받는다. 반면에 사회갈등은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차별, 비리, 부패 등과 같은 부조리를 겉으로 드러내어 사회문제를 해결

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고, 나아가 더 낳은 사회를 향한 변화의 원동

력이 되기도 한다(박재묵, 2005). 

세계화로 인해 각 국가들은 다양한 인종, 서로 다른 문화를 경험하며, 

함께 살아야하는 통합의 삶을 목표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의 시대에 3년 연속 행복지수 1위로 선정된 핀란드에서 

거주하는 이주자들의 정착과 그들의 생활을 살펴보는 것은 핀란드의 통

합정책을 점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속에서 국가간경계는 허물

어지고, 점차 인종과 국적을 떠나 통합의 일상생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역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가정 등 이주민들이 급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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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증가하면서 이주민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상

호 공존해 나가는지의 문제와 통합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회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2018년 말 법무부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1)은 2,367,60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2019-07-26).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로 인한 외국노동력 증가,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결혼이민자 증가, 외국

국적동포 유입, 유학생 증가 등으로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이주

자들과 자국민들이 어떻게 공존하고 통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통합에 있어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적 이주의 중요성과 통합 이론을 바탕으로 핀란드

가 어떻게 민족 · 언어분리와 계급분리를 극복하고 통합을 이룰 수 있었 

는지를 분석하고 검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치계획’으로서의 민족

(국가)이라는 개념에 기반하여 어떤 이념과 제도, 전략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이루었는지를 보고자 한다. 

현재의 핀란드가 존재하기까지 핀란드는 이념 및 계급, 민족 · 언어 

갈등이 심각했던 핀란드에서 급격한 민주주의는 신생 독립국가로서 완전

한 주권 추구와 맞물려 대내외적으로 매우 취약했다. 하지만 핀란드는 

다양한 사회개혁과 사회통합과 계급갈등 해소를 위해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어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가 되었다.      

1) 2,367,607명으로 2017년 2,108,498명 대비 8.6% (187,109명) 증가하였고 전
체 국민 인구 대비 체류외국6,63인 비율은 2014년 3.5%에서 2018년 4.6%로 매
년 증가하고 있다(2019-07-26). 국적별로는 중국이 1,070,566명(45.2%)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 197,764명(8.4%), 베트남 193명(8.3%), 미국 151,018명(6.4 
%), 우즈베키스탄 66,433명(2.9%), 일본 60,878명(2.6%), 필리핀 60,139명(2.5 
%)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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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통합

1) 사회 통합적 이주의 사회적 의미

사회통합은 이질적인 사회 내 집단이나 개인이 서로 적응함으로써 단

일의 집합체로 발전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공동체로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가 자유로운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창의적으로 결합하

고 연대하여 하나의 새로운 역할을 창조해가는 사회변동의 역동적 모습

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은 공동체 내에서 이질적 집단이 분열과 대립에서 탈

피하여 사회연대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창조적 

역할을 의미한다. 

사회통합의 의미에 관해 킴릭카(Kymlicka)는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

인이 시민권을 획득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과정이라

고 설명하였으며, 베리(Berry)는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거주국의 구

성원이 되어 형성하는 바람직한 결과로 설명하였고, 이러한 결과로 내국

인과 외국인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장석인ㆍ김광수, “서유럽국가의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

구” 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스웨덴을 중심으로“, 『경영컨설팅 리뷰』 제4

권 제2호, 2013: 72). 

첫째는,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이민자들의 대상과 규모를 어떻

게 적절하게 통제하느냐, 둘째, 이미 들어와 거주하는 외국인 이민자들을 

어떻게 정착시키고 기존 사회와 관계를 설정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 셋째, 외국인 이민자가 불러온 문화의 다양성을 어떻게 

활용하여 사회 발전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미 들어온 이민자들을 기존 사회의 질서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통합정책은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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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통합의 유형과 중요성

① 제도적 차원의 사회통합 : 사회제도인 정치, 경제, 사회 및 법제도 

등 사회의 여러 제도에 자국 거주 외국인들의 참여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

② 규범적 차원에서의 사회통합 : 자국 거주 외국인들의 문화적 정체성

이 변화되는 것으로 문화적 사회통합을 의미하며, 이는 이질성이 

사라진 완전한 문화적 사회통합. 

3) 사회통합의 중요성 

상호 이해 없이 유입국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만 이주민을 

받아들인다면 이들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생기는 갈등과 분열은 피할 

수 없으며, 안정적인 통합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주민들은 

정착이 더욱 힘들어지고, 이주민 2, 3세들은 언어소통의 어려움, 인종, 

종교, 전통적 관습 등 문화적 이질감으로 사회적응이 더욱 힘들어져서, 

결국에는 주류사회에 대한 반감이 커져서 범죄와 소요사태로 나가게 되

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사회

를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증진과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종합적인 정책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

다. 

특히 보다 발전적 통합정책을 위해서는 EU 중심국가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사회통합정책의 실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실정에 

맞는 장기적인 통합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종전처럼 동화주의적 다문화정책에 그치지 않고, 개방적인 차원

에서의 사회통합적 다문화정책이 절실히 요청된다. 다문화사회에서의 

진정한 사회통합은 일방적으로 자국 문화에 적응하고 동화하도록 강요하

거나,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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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문화와 역사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지역사회의 구성원

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상호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교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Ⅱ. 핀란드의 사회통합 

1. 역사적 배경

핀란드는 2017년 독립 100주년2)을 맞이하였는데, 2017년은 동시에 

계급전쟁(Class War)이자 내전 100주년이기도 하다. 이는 핀란드에게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 핀란드 내전은 1918년 1월 발생했지만, 1917

년 12월 6일 독립 선언 당시 이미 계급전쟁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20세기 초반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민주주의를 이루어냈

고, 반면에 근 · 현대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계급전쟁을 동시에 경험한 

나라이다. 1906년 유럽 최초로 남 · 여 보통선거권이 실시되었고, 핀란

드 여성은 1906년 세계 최초로 피선거권을 갖고 세계 최초의 여성의원이 

됐으며, 1917년 유럽 최초의 사회민주주의 총리가 탄생한 국가이다. 하

지만 3개월의 짧은 내전 기간에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아픈 역사를 간직한 나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는 거의 모든 

인구가 두 개의 계급과 이념으로 갈등이 발생해 분열이 된 채 내전을 

겪었다는 점이다. 노동자와 소작농 무산계급의 사회주의적 개혁주의, 지

주와 부르주아 유산계급의 자본주의적 보수주의가 그것이다

 핀란드는 12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아주 오랜 기간 스웨덴과 러시

아로부터 각각 식민지배를 받았다. 스웨덴에는 약 650년간의 지배를 받

았고, 러시아는 약 108년간 핀란드를 지배하였다. 20세기 초반 독립이라

2) 1918년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날로 12월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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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완전한 주권국가의 영광과 함께 내전의 비극을 겪었으며, 2차 세계대

전 중 소련과 두 차례 전쟁으로 국가적 존패위기를 경험하기도 했다. 

다행히 국가는 살아 남았지만 이러한 굴곡진 역사로 인한 갈등의 불씨는 

지속되었다. 즉, 사회적으로는 분열과 분리, 빈곤과 배제의 트라우마가 

깊이 패어 있었다. 이로 인해 내전을 발생시켰던 극심한 이념의 갈등과 

계급갈등은 사회적으로 단합된 힘을 기르기에는 커다란 장벽이 되었다. 

이러한 이념과 계급 문제의 한 요인이기도 했던 스웨덴계와 핀란드민족

간의 민족 · 언어갈등 등 사회적 분리와 분열이 여전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핀란드는 2차 세계대전 후 꾸준히 국가재건과 경제성장, 사회

개혁과 사회통합을 추진해왔다. 더불어 대외적 주권과 (친소)중립을 지켜온 

결과, 약소국이라고 불렸던 핀란드는 불과 40여 년 만에 강소국이 되었고, 

민주주의와 평화주의, 보편적 복지국가의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탈냉전과 신냉전, 세계화 심화와 경제위기, 이민과 다문화 등 21세기

의 핀란드 또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개방된 민주선진국가로서 

개혁과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2. 지역통합을 위한 시도 

 핀란드는 역사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정치적으로 통합을 통해 해결

하기 위해 노력했다. 핀란드 정부는 우선, 사회개혁과 보편적 복지국가로 

이념의 갈등과 계급 분리를 넘어서 계급의 통합을 이루었다. 또한, 서구 

자본주의 체제와 함께 민주주의와 중립주의로 대내외적 규범과 안정을 

이루고, 민족 · 언어 분리 및 갈등을 극복하여 ‘민족’통합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핀란드의 통합을 위한 시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정치적 계획과 실천’의 과정에 모두가 참여하고 스스로 통치하는 참여민

주주의와 시민민주주의는 다당제와 합의적 정치라는 장치를 통해 가능했

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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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침략으로 인한 ‘겨울전쟁’(1939~1940)과 ‘계속전쟁’(1941~ 

19944)에서 최고 지휘관이었던 만네르하임 장군3)은 영토의 상실에도 

독립을 수호하는데 성공했다. 소련에 8년 동안(1945~1952) 지급한 

$570,000,000의 전쟁배상금은 당시 핀란드의 경제상황으로는 불가능

한 일이었다.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인적 손실을 이겨내고, 민주주의 

제도를 지켜낸 핀란드 국민들의 자주성과 자긍심은 전후 국가발전과 사

회통합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김인춘, 2017). 

핀란드는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타계하기 위해 공산화 대신 핀란드화

로 중립노선을 지키면서 지역통합4)과 더 나아가 노르딕 평화를 이룰 

수 있었다. 오랜 기간동안 스웨덴의 중립주의와 핀란드의 중립은 올란드

(Áland)5)의 국제적 지위를 유지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해 핀란드 국민들

의 ‘민족’ 통합을 굳건히 할 수 있었다. 핀란드와 스웨덴과의 교류는 올란

드 제도라는 통합의 징검다리를 통해 핀란드 서남부에서 시작이 되었다. 

올란드 제도는 수천년 동안 핀란드에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었

다. 이를 계기로 핀란드는 1952년 제15회 헬싱키 올림픽6) 개최로 대내

외적 위상을 알렸을 뿐 아니라, 중립국의 위치를 활용하여 유럽의 동서 

양 진영 간 협력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유럽 공동안보를 위해 중재자 

3) 1944년 8월 대통령으로 선출 된 만네르헤임(1944.8-1946.3 대통령 재임)은 
1944년 9월 소련과 평화조약을 맺었다.

4) 1956년 노르딕협의회 Nordic Council 가입.

5) 올란드 제도(스웨덴어: Landskapet Åland 란스카페트 올란드[*])는 발트 해 북
쪽 보트니아 만 어귀에 자리잡은 제도이자 핀란드의 자치령이다. 수도는 마리에
함이며, 핀란드어권에서는 아베난마 제도(핀란드어: Ahvenanmaan maakunta 
아베난만 마쿤타[*])라고 부른다. 공용어는 스웨덴어이다. 핀란드에서 면적이 가
장 작은 지역이며, 핀란드 전체 인구의 0.5%, 넓이의 0.49%를 차지한다(출처 ; 
위키백과).

6) 1952년 개최된 15회 올림픽으로, 예전에 1940년에 개최하려던 헬싱키가 드디어 
개최권을 획득하고 개최한 올림픽으로 개최지 핀란드는 자본주의 국가이긴 하지
만, 소련과 공산권에 적대적이지 않은 중립국이었던 덕분에, 러시아 혁명 이후 수
십년간 국제사회에서 반쯤 고립 당하고 있었던 소련이 최초로 올림픽에 참가한 
대회이다(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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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준비자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핀란드가 유럽 평화의 중재와 가교

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소련으로부터 더 거리를 두고 원래의 중립국으

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핀란드의 울호 케코넨(Urho 

Kekkonen, 재임 1956~1981, 중도당 소속) 대통령은 이러한 중재 역할

과 외교적 지위 강화를 통해 자국의 국제정치적 위상과 경제적 실익 모두

를 확보하고자 했다. 핀란드의 중재와 주도로 1975년 헬싱키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

tion in Europe)는 ‘유럽의 재탄생’ 과정으로 평가되었고, 핀란드는 냉

전시기에 ‘약자의 위력’을 보여주었다(김인춘, 2017). 핀란드는 식민지

배, 내전, 전쟁 등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도 민주주의와 중립주의를 지켜

옴으로써 노르딕 지역의 민주주의와 평화주의를 최종적으로 완성시켰다. 

핀란드의 중립주의는 다름을 인정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이해 열리는 바뿌(Vappu) 축제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다양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커다란 플랫카드를 들고 당당히 행진을 하는 모습은 마치 올림

픽 개막식 때 입장하는 각 국가의 선수단 같다. 끝없이 들어오는 사람들

의 복장과 깃발이 모두 다 제각각이다. 본인들이 지지하는 당을 대표해서 

행진을 하는데, 그 중에는 공산당도 있다. 모두가 자유롭게 본인의 의사

표현이 가능한 나라 핀란드이기에 가능한 모습이다. 정치에 있어 자신들

이 지지하는 것을 자유롭게 말하고, 설사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

라도 비난이나 폭력 같은 것은 행사하지 않는 모습은 갈등과 분열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부러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처럼 핀란드

는 모든 면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어 갈등을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 

3. 계급 통합적 시도 

다양한 계급의 통합을 위한 핀란드의 사회개혁은 개인의 적극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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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와 평등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다. 첫 번째 단계로는 교육개혁

과 문화정책을 들 수 있는데, 문화 민주주의와 시민민주주의를 발전시키

고,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핀란드는 제2차 대전 후, 스웨덴으로부터 북유럽형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축적된 자본의 부족과 정치적 어려움으로 

사회보장제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높은 수

준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다른 노르딕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았다. 즉, 

국민소득과 작은 경제 규모로 선진적 복지정책을 하기 어려웠다. 그 결

과,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늦은 1960년대에 복지제도의 발전이 시작

되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경제가 성장하고, 1960년대 중도-좌파가 

집권한 후 본격적인 북유럽형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이에 따라 

급여수준은 다소 낮기는 했지만 스웨덴과 유사한 보편적, 포괄적 복지제

도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핀란드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임에도 복지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내전 이후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였던 국민적 결속과 화합을 

위한 것이었다. 결국, 모든 핀란드인의 평등한 복지와 사회통합에 대한 

국가적 열망과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핀란드 정치는 

이러한 ‘민족’ 통합과 계급 통합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정치’안에 녹여 

서서히 실현했다. 

1980년대에도 복지는 크게 확대되어 포괄성 측면에서 다른 노르딕 

국가들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급여 수준 또한 높아졌다. 1945~1960

년대의 좌파전성기를 거쳐 1970년대 이후에는 이념적으로 중도파가 중

요해졌다. 1970년대의 대외적 위상 강화, 경제적 번영과 복지국가의 발

전, 합의정치와 사회코포라티즘의 제도화 등으로 핀란드는 1980년대까

지 별 어려움 없이 국가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핀란드는 정치

적으로 지속적인 분배정책을 취했고, 1980년대 말 홀케리(Har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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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keri) 총리는 ‘모든 핀란드인은 하나의 중산층(middle class)이 되었

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 

핀란드는 30여년간의 정책으로 전문직종과 관리직이 증가하면서 중

산층이 성장했고, 연금, 병가보험, 산재급여 등의 급여가 높아졌다. 또한 

1980년대 중반에는 새로운 공적부조 및 실업급여제도가 도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복지급여를 확대하여 고용정책, 주거복지, 가족정책, 노인 

등의 복지에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하였다. 이로 인해 핀란드는 하층계급이 

없었고 경제적 결핍이 거의 없는 매우 평등한 사회였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지출 비중에도 반영되어 GDP 대비 사회지출은 1980년 19.3%에서 

1990년 25.1%로 증가하였다(김인춘, 2017). 

1990년대 초 소련의 해체로 인해 핀란드 경제는 침체를 맞이했다. 하

지만 1995년 EU가입과 함께 회복되어 침체를 회복하고 높은 성장을 보였

다. 1990년대 전반 경제침체로 사회계급과 배제의 갈등문제가 사회적으

로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노키아라는 기업의 등장으로 인해 경제는 회복

이 되어 중산층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일까 따이빨레, 2010). 

핀란드에서는 1990년대는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기존의 관대한 복지정책이 유지됐고, 특히 실업의 증가로 실업 비용이 

급격히 늘었다.7) 장기간의 고실업과 경제침체에도 핀란드의 분배지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니계수를 보면 핀란드는 2004년 이후 

2015년까지 소득 불평등이 나빠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빈곤율도 

나빠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만큼 관대하고 다양한 소득지원 정책

을 지속적으로 해 온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핀란드의 사회지출 비중이 서서히 커진 것도 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정책

은 사회적으로 전 국민이 화합하고 통합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7) 2013년 기준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사회지출 부문별 자
료를 보면 핀란드는 서유럽에서 가장 높은 GDP 대비 사회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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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는 탈냉전 시대 이후인 1990년대 들어서면서 급속한 세계화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1995년에는 EU에 가입을 했고, 2002년에는 유로

화를 도입했다. 이러한 정책은 코포라티즘 거버넌스라는 전통적인 핀란

드 모델을 시장 거버넌스(market governance)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김인춘, 2017). 

1991년 소련의 해체로 핀란드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1994년부터 경제가 회복되고, 노키아(Nokia)의 ‘폭풍성장’으로 ‘IT강

국’으로 등극하게 되었다.8)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공공부문 긴축 

문제와 분배 갈등을 겪게 되었고, 복지국가의 비용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고민도 커져갔다. 그동안 추진해온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과 

정책들, 임금 및 복지 축소 등은 ‘내적평가절하(internal devaluation)’

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13년 노키아의 몰락과 EU 

최하위권의 경제성과로 인해 핀란드 정부는 실업 축소와 재정 긴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본소득 실험 또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김인춘, 2017). 

핀란드는 노동자, 경영자, 정부 간 협의로 사회통합을 이뤄왔다. 이 

과정에서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자문기구인 '경제위원회(FinEC)'가 중요

한 역할을 했다. 총리를 포함해 경영자단체 대표 3명, 노동자단체 대표 

3명, 농민단체 대표 1명 등 20인이 참여하는 FinEC는 매월 비공개회의

를 열어 주요 경제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핀란드는 1966년 경제위원회를 설립할 당시 고용정책, 실업정책 등 

좁은 범위에서 노동, 거시경제, 연금, 사회복지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갔

고, 2014년 9월에는 연금 개혁안 합의를 이끌어냈다(곽노성, 2015). 

핀란드의 경제위원회는 총리가 직접 의장을 맡아 리더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고, 협약 체결은 노동조합과 경영자단체 간 이뤄지지만, 정부가 

8) 2000년 노키아는 핀란드 GDP의 4%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3년 갑작스런 노키
아의 몰락과 노키아 휴대전화부문의 해외매각은 핀란드의 ‘단일기업경제
(one-firm economy)’의 위험도 보여주었다(박상인, 2016). 



사회통합연구 1권 1호

28

적극적 조정자 역할을 하며, 합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해 

'패키지 합의'가 가능하다.

이러한 핀란드의 노력은 1990년대 중후반 경제가 회복되는데 큰 기여

를 했고, 이는 복지국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사회통합과 평등을 중시하는 핀란드인들의 경

쟁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4. 이주와 통합

1) 이주의 유형과 특징

유럽으로의 한인 이주는 지역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유럽(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서유럽(영국, 프

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중부유럽(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동

유럽 등으로 이주 시기, 배경, 이주자의 구성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서유럽 지역은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인사회가 구성되어 한국국적을 

갖는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중부유럽은 1960년대 광부, 간호

사들이 독일로 파견되면서 한인사회가 형성되었다. 

북유럽 지역으로의 한인 이주는 한국전쟁 이후에 시작되었다. 스웨덴

이 한국전쟁 때 적십자사 간호사와 중립국감시단 파병을 하면서 연관을 

맺은 한국인들이 스웨덴으로 이주하였다. 1955년부터 노르웨이, 1957

년부터 스웨덴으로 소수의 한국 어린이들이 입양 보내졌다. 195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북유럽으로의 입양 한인 수는 스웨덴 9,247명

(1957~2010년), 덴마크 8,744명(1965~2010년), 노르웨이 6,382명

(1956~2010년)이며, 미국과 프랑스 다음으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순으로 북유럽 국가에 입양된 한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북유럽 국가 한인 수 가운데 2013년 기준으로 스웨덴의 입양 

한인 9,500명/한인 이민자 1,500명, 덴마크 9000명/300명,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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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명/450명, 핀란드 10명/150명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북유럽 국가

들에서 입양 한인의 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줄고 있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입양이 특히 북유럽 국가 가운데에서도 스웨덴, 노르웨

이에 영구 거주하는 한인이 상대적으로 많게 된 주요 요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장선화, 2019).

하지만 핀란드는 구소비에트연방과의 경제적 원조관계에 있었으므로 

연합군의 지원을 받은 한국과의 교류가 일천했으며, 한국전쟁 직후 입양 

한인 유입이 거의 없었다. 

이처럼 북유럽의 이민정책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보편적 복지정책으

로 인해 이민정책이 엄격하고, 한국과의 지리적 거리, 척박한 기후, 언어

적 장벽 등으로 한인의 투자 이민이나 직업 이민이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이유와 더불어 북유럽 국가들은 인구수가 적고, 제도적 투명성이 높아 

한국인 불법 체류자가 드물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기도 하다. 따라

서 현지인과 결혼이나 현지 대학 졸업자의 취업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기 거주자의 경우, 현지에 지사를 두고 있는 기업 직장

인들이 주재원으로 단기 거주하거나, 단기 어학연수, 유학생의 비중이 

높다. 하지만 정착에 성공한 이민 1세대 및 2, 3세대 재외동포들의 지역 

공동체 동화 정도는 높은 편이며, 한국인에 대한 현지의 인식 또한 좋은 

편이다. 2010년 이후 최근까지 북유럽의 사회 ․ 교육 환경, 복지제도, 생활

양식에 대한 인식이 좋아짐에 따라 스웨덴을 중심으로 북유럽 국가들에 

일반체류 및 유학하는 한인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2) 핀란드의 이주정책

(1) 특징

핀란드는 195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북유럽 

여타 국가에 비해 한국인의 이주 또한 현저히 적었으나, 1995년 EU 

가입을 계기로 한국과의 경제적 ․ 학문적 인적 교류가 증가했다.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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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는 핀란드인과의 국제결혼과 유학생이 증가하였다. 국내 20여개 대

학이 핀란드 대학과 자매결연 또는 학생교류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012년 80명으로 추산되었던 한국 유학생의 수가 핀란드 정부공식통계

에 따르면, 2014년에는 280명으로 집계되었다. 2013년 약 140명이었

던 것으로 추산되며, 2000년대 이후 핀란드 한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추세가 분명하다. 한국과의 교역은 전기 ․ 전자제품, 정보통신, 자동차 

등이 주를 이루고,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자동차 등이 

진출해 있다. 핀란드의 발달한 녹색산업, 디자인 분야의 교류도 진행 

중이다. 특히 2008년 6월 한국-핀란드 간에 핀란드 항공인 핀에어

(Finnair) 직항이 개설되면서 헬싱키 공항을 허브로 북유럽 국가 전반에 

대한 한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핀란드로 이주9)를 준비하는 한국인도 증

가하고 있다. 

핀란드 이민국(2018)에 따르면 핀란드는 북유럽 내에서도 무척 간단

히 서류로 접수할 수 있는 나라이다. 취업을 위한 영주권 서류를 보더라

9) 대기업의 중간 또는 고위 관리직 1년 미만의 계약에 의한 방문 교사, 강사 또는 
컨설턴트, 과학자, 문화 관련직, 예술가, 국제 조직 근무원, 핀란드에 아직 없는 
언론사의 직원, 핀란드에 아직 없는 회사의 시장 조사원, 핀란드에서 수입, 수출 
예정인 기계, 시설, 생산직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요하는 경우, 취업 영주권은 
신청후 4개월의 수속기간을 필요로 한다.
개인 사업의 경우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핀란드의 경우, 온라인이나 
우편에 의한 접수를 할 수 없다. 정확히 말하면 E Service라는 온라인 신청을 했
다 하더라도 핀란드 국외에 있을 경우, 반드시 핀란드 대사관을 방문해야 하며, 
국내에 체류시는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 방문시 여권과 사진을 반드시 지참하
고, 원본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다시 말해 온라인과 직접 방문으로 두번 제출하
는것으로서 온라인으로 보낸 서류와 원본 서류는 동일해야 한다. 방문시 보통 바
이오메트릭 정보라고 하는 지문 날인과 신상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다. 서류 심사
는 보통 두 단계로 심사한다. 제출된 서류는 핀란드 “경제 개발, 교통, 환경부”에
서 심사한다. 제출된 사업기획서, 계약서, 자금서류 등을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과 
추가 요구 서류는 없는지 판단한다. 승인되었을 경우, 이민국으로 넘어가고 보통 
A-Permit 이라는 영주 허가가 승인된다. 개인 사업 이민의 요구 서류는 여권과 
사업 계획서, 수익 예상 보고서이다.핀란드도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단기 취업, 체
육 특기자, 워킹 할러데이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핀란드 이민국: http:// 
www.migri.fi/front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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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신청자가 작성하는 것 외에 고용 회사가 작성하는 것이 있는데, 이 

또한 무척 간단한데 심지어 범죄 기록도 스스로 체크할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하다. 회사에서 제출하는 서류도 무슨 일로 언제부터 누구를 고용할 

것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작성으로 마무리 할 수 있고, 스웨덴보다도 더욱 

단순한 서류를 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신청서 한 장으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간편하게 만들

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핀란드가 생활양식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은 단순한 

것처럼 이민국 웹사이트도 몇 번의 클릭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얻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책은 정직과 신용, 투명성을 바탕에 

깔고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북유럽 나라들이 모두 그렇지만, 특히 

핀란드는 정직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한다. 처음 이민 신청뿐 아니라, 

생활하는 모든 것이 그렇다. 요구 서류가 적고 간단한 만큼 신중하게 

또 정직하게 작성해야 할 것이다.

취업은 모든 분야에 걸쳐 가능하다. 특히 전문가들은 따로 취급될 만큼 

대우가 좋다. 전문가의 자격은 대학 학위가 필요한 업종이거나 매월 

3,000유로, 한화 약 400 만원 이상의 임금일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가 취업은 일반 취업과는 다르게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이한 

점은 핀란드의 학위소지자에 한하여 영주권을 연장하여 준다는 것이다.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자국의 정규 교육을 마친 인재를 자국에서 

이용하겠다는 취지이다. 취업시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교육 이수

자에게 자국민과 동등한 자격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주는데, 이 시기에 일자리를 구하면 된다(핀란드 이민국, 

2019). 

(2) 난민정책 

현대사회는 유럽을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로 인해 다양한 

갈등에 직면하고 있다. 10년째 접어든 시리아 내전은 여러 국제적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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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맞물리며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난민 

수가 급증하고 있다.10) 불안하고 위태로운 난민의 삶. 하지만 다행스럽

게도 난민들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도 그다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슈였지만, 

여러 국내 상황을 봤을 때, 이제는 우리에게도 무겁게 다가오는 사회갈등

의 문제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처음으로 250만 명을 돌파했고, 이 

수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취업자, 유학생, 불법체류자 등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난민11) 또한 주요 

유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도 북유럽 국가들은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가난한 이민자는 

북유럽의 복지 시스템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인해 이민이나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이었다. 세금을 내지 않는 난민들에게 똑같은 수준

의 주거나 의료 혜택을 제공하다 보면, 다른 시민들이 받는 복지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유럽의 입장도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있다. 전세계적인 추세

인 인구 고령화 현상이 북유럽에서도 급속히 진행되면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난민을 젊은 노동력으로 활용하면, 난민 인권 보호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변화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북유럽 4개국 모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노인 인구 비율이 

10) 전쟁, 폭력, 박해 등의 이유로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의 수가 지난해 
6,850만명을 육박했다고 19일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표했다(유엔난민기
구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 2018). 

11) 2019년 한 해 난민 신청자는 1만 5,452명이며, 1994년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난민 신청자는 6만 4,358명에 이르렀다. 심사가 끝난 2만 8,600명 가운데 
1,022명이 난민으로 인정됐고, 2,217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2018년
에는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제주도로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그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는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
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난민 신청 허가 폐지’ 청원이 올라와 70
만 명의 동의를 얻기도 하였다(법무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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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5.9%에서 2015년 20.5%로 증가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가 진

행되고 있다. 이민에 적극적인 스웨덴은 지난해에만 난민 11만명을 받아

들였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거주 허가를 받은 난민은 31만여 

명에 이른다. 노르웨이와 덴마크, 핀란드도 난민들에게 문을 열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거주 승인을 받은 난민은 2006년 3,200명에서 2016년 

1만 4,669명으로 크게 늘었고, 핀란드도 같은 기간 618명에서 7,745명

으로 급증했다. 헬싱키 곳곳에서는 히잡을 쓴 이슬람 여성이 유모차를 

밀면서 산책하거나 중동계 남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조선닷컴, 정경화특파원, 2018-04-08)(<그림 1>).

하지만 이러한 난민의 포용과 수용정책이 사회통합을 위한 긍정적 측

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난민 수가 늘면서 대도시 포화와 테러 우려 

같은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일반적으로 난민들은 스톡홀름, 예테보리 

같은 대도시에 거주하고 싶어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집값 비싼 도시에 

난민이 몰려들면서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다. 중동 난민과 동유럽 이주민

이 대거 몰린 말뫼는 도시 남동쪽에 출신 지역별 폭력 조직이 대거 생겨나 

치안이 불안한 상황이다. 

핀란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민이 한 국가의 거주인으로

<그림 1> 스웨덴과 핀란드 난민 수용  



사회통합연구 1권 1호

34

서 잘 적응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통합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난민들을 핀란드로 순기능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교육, 신분확인제

도, 노동정책, 일상생활의 정착 등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3) 미래를 위한 투자 : 갈등에서 포용으로

최근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자신들이 일궈온 삶의 터전을 등지고 난민 

행렬에 동참을 했다. 이렇듯 2015년부터 전 세계는 유래 없는 규모의 

난민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난민의 움직임은 그들의 삶의 터전 

뿐만 아니라, 목적지에 해당하는 국가들에 엄청난 사회, 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을 해야만 한다. 주로 난민들은 유럽 

대륙을 향해 생존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데, 이들의 목적지 중의 하나인 

북유럽의 핀란드의 난민정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핀란드는 외부에서 봤을 때 조용하고 평화로운 국가로 갈등은 심각하

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이슈로 촉발된 난민 

문제로부터 핀란드 역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 난민 문제에 있어

서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같이 조화와 긍정의 분위기는 보다는 긴장기 

갈등 상태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난민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

이다. 

핀란드는 과거 스웨덴 왕국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으면

서 현재의 북유럽 국가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더해, 과거 소비에

트 연방과의 장기간의 갈등은 핀란드가 동유럽이나 러시아가 아닌 북유

럽 국가에 편입되는 길을 선택하는데 주요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핀란드는 유럽 국가 간의 출입국 관련 조약인 쉥겐 조약(Schengen 

Agreement)12)에 1996년 아이슬란드 및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함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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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기 시작했다. 핀란드는 난민을 비롯한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서는 그다지 많은 경험을 축적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핀란드의 배경은 

과거 식민 통치 역사를 가진 유럽 국가들와 오늘날의 지중해 인근의 국가

들과는 다른 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쉥겐조약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문제는 핀란드 내에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다. 그 결과, 

핀란드는 이민자 및 난민 문제에 대한 이해나 사회적 논의도 깊고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유럽 전 지역에 불거진 

난민 행렬과 유럽 내의 불안을 증폭시킨 연쇄적인 테러는 핀란드에 대해 

난민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핀란드도 난민문제로 인해 갈등이 존재했고, 이를 위해 시행착

오를 거쳤다. 그러한 예로 2015년 10월에 구성된 오딘의 병사들

(Soldiers of Odin)13)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마을을 위험으로부

터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거리를 순찰하는 방범대라고 주장하였

다. 나치즘과 인종차별주의를 따르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하지만 

오딘의 병사들은 사실상 외국인 혐오 단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딘의 병사들(Soldiers of Odin)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유색 인종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향해 보여주는 적대적인 말과 행동들은 

그 자체로 모순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조직에 대한 정부 기관들의 반응이라 

할 수 있다. 핀란드 경찰국장 세뽀 콜레마이넨(Seppo Kolehmaine

n)14)은 ‘오딘의 병사들’을 두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회 질서 안정을 

12) 쉥겐협약은 유럽지역 26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
로서, 쉥겐협약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마치 국경이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
처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쉥겐협약 가입국은 그리스,네덜란드,노르웨
이,덴마크,독일,라트비아,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리히텐슈타인,몰타,벨기에,스위
스,스웨덴,스페인,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아이슬란드,에스토니아,오스트리아,이
탈리아,체코,포르투갈,폴란드,프랑스,핀란드,헝가리 총 26개국가이다(대한민국 
외교부). 

13) 핀란드 북부의 케미(Kemi)라는 마을에서 구성된 거리 순찰대이다. 

14) 하지만 그의 경솔한 발언은 외국인 혐오 단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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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활동을 환영한다.’고 한 후 해당 단체를 포함한 자경단들에게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위의 사례를 보더라도 핀란드 정부는 

그동안 난민을 수용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기

는 어렵다. 

2015년 이후 핀란드에 입국한 난민 지위 신청자 가운데 약 60%에 

대해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핀란드 내무부 

사무차관은 2015년 이후 핀란드에 입국한 3만 2천 여 명의 난민지위 

신청자 가운데 약 60%인 2만여 명에 대해서는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임을 발표하였다. 핀란드 내무부 차관은 2014년에 입국한 난민 

지위 신청자들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60% 정도는 난민 지위를 부여받

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 2014년 한 해동안 핀란드에 유입된 난민

은 총 32,476명인데, 핀란드 정부에서는 난민 지위 탈락자들을 위한 송환

센터를 곧 설치할 예정이며, 동 센터에서는 자발적으로 핀란드를 떠나고

자 하는 난민 지위 신청자의 출국지원활동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

였다. 자발적 출국자에 대해서는 목적지 국가별로 그룹을 구성, 전세기를 

동원하여 수송하는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방침임을 발표했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신속히 각 지방자치단체로 

인계되어 현지 정착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주핀란드대사

관, 2016).

이처럼 핀란드 정부에서는 매년 수용 가능 난민 인구를 발표하는데, 

이 결정은 UNHCR 및 유럽 연합 국가들의 난민 정책을 참고하여 이루어

진다. UNHCR이 핀란드의 난민 지위 부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는 하지만, 사실상 핀란드에서는 이는 거의 효력이 없다. 사실상 최종 

고 말았습니다. 당시 핀란드의 내무부 장관이었던 페떼리 오르포(Petteri Orpo)
는 경찰국장의 발언의 유감을 표하며, 외국인 혐오 단체의 자발적인 방범 활동
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핀란드 정보국 역시 “오딘의 병사들”이 사회 
질서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오딘의 병사들’이 사용하는 
상징이 핀란드 특허청에 의해 공식 인가를 받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어
필, api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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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핀란드 이민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15) 난민 규모의 확대로 

인한 정부의 수용 가능 인원은 늘어나지만, 실질적인 수용 인원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악화된 경제 사정으로 인해 높아진 취업 경쟁률과 실업률은 난민을 

향한 핀란드 사람들의 마음을 닫히게 했다.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개인들은 의료 및 교육에서 난민들이 받는 혜택을 이유로 그들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 수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개인과 단체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

는 우파 정당(True Finns Party)과 민족주의 단체(Suomen Sisu)의 주

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고 있다. 특히나 이들은 난민들의 문제를 현재의 

경제 위기와 연결하여 의제 설정에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서, 핀란드 내에서의 난민은 국가 경제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자로 

인식되고 있는 바, 핀란드 정부는 난민협약의 가입국으로서 난민에 관한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난민협약상 보장되는 난민의 처우 개선에도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이라는 신념으로 서서히 포용과 통합의 정책을 펼쳐 나가

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난민들에게 거주 · 의료 혜택뿐 아니라, 핀란드어 교육

과 직업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 탐페레대학의 안나 아르포넨 

연구원은 "난민 · 이민자들에게 교육과 직업 훈련,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핀란드를 위한 투자"라고 

밝혔다(조선닷컴, 정경화 특파원, 2017-04-08). 

이러한 변화의 흐름으로 핀란드 정부는 지중해 지역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있는 난민 100여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으로 나타났다. 2020

년 2월 23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핀란드 내무부는 전날 키프로스, 그리

15) UNHCR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핀란드는 약 1만 5천명의 난민을 받
아들이고, 이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였으나 시민권은 부여하지 않았습니
다. 그 이듬해, 12월 기준 약 3만 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핀란드에 있는 것으로 집
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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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이탈리아, 몰타 난민 센터에 있는 난민을 175명까지 자국에 받아들이

기로 했다고 밝혔다(주한핀란드대사관, 2020). 

이는 이들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난민들의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핀란드는 주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분쟁 지역에서 온 미성년자와 한 부모 가정 등 더욱 취약한 상황에 있는 

난민을 데려올 예정이다. 마리아 오히살로 핀란드 내무부 장관은 "핀란드

가 심각한 상황과 지속 가능한 유럽 망명 체계 수립 방안 모두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핀란드는 

EU의 난민 체계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4) 투명성이 가져온 변화 

(1) 디지털 난민 신분증, 모니(MONI)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난민들에게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

하여 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핀란드에서 정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지원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 위치한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기업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지난달 만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모하메

드 니마(34)씨는 2015년 국경을 넘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였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다. 니마씨는 

“2001년 시작된 정부군과 탈레반의 내전, 거기에 이슬람국가(IS)의 테러

까지 더 이상 생지옥 같은 곳에 머무를 수 없어 지금은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촌과 함께 탈출을 결심했다”고 소개했다.

니마씨는 1년 동안 이란, 터키, 그리스, 마케도니아, 슬로바키아, 독일, 

스웨덴 등 10여개 나라를 거친 뒤 핀란드를 마지막 정착지로 택했다. 

아직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가 핀란드를 선택한 이유는 

블록체인 기반의 스타트업 모니(MONI)가 제공하는 체크카드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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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이민청이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난민 신청자에게 

디지털 신원을 부여해 주면 모니가 이를 바탕으로 가상계좌와 체크카드

를 발급할 수 있게 되면서다. 

“난민 신청자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신원을 보증받을 수가 없어요. 

신분을 증명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죠. 망명할 때 여권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설사 가져왔다고 해도 유효기간이 지나버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핀란드는 달랐어요. 여권이 없어도 제가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었

죠(한국일보, 2018-08-21)”라고 대답했다. 

이처럼 모니(MONI)라는 디지털 신원이라는 혁명적인 실험 사례는 

난민지원사업에 고민하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많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모니(MONI)라는 디지털 신원증명제도가 탄생하기까지는 핀란드는 

난민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2014년 3,000여명 수준이던 

핀란드 난민 유입 규모가 2015년 10배가 넘는 3만 5,000여명 수준으로 

급증하자, 핀란드 이민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

다. 당시 실무를 총괄했던 요우코 살로넨 전 이민청 부청장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길고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난민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래서 난민이 누구인지 증명해주는 작은 실험을 2015년에 시작했다.”

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핀란드가 생면부지의 난민에게 신분을 보장할 수 있게 해 준 것은 

난민을 포용하기 위한 사회통합정책이자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신원 

기술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살로넨 전 부청장은 “오사마 빈라덴이나 에드

워드 스노든 같은 큰 정치적 인물이 아니더라도, 일반 난민 신청자들도 

신원을 보호받으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블록체인은 절대로 손상되지 않으면서 어디서나 쉽게 

접근 가능한 디지털 형태의 신분증을 만들고, 안전하게 저장하는 대안이

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핀란드 이민청은 간단한 인터뷰 등을 통해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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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원을 파악한 뒤 해당 정보를 블록체인 방식으로 저장한 후, 여기에 

디지털 신원을 매치시키는 방식으로 난민의 신원을 관리하고 있다. 세계

에서 디지털 신원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한 것은 핀란드가 최초이다. 

핀란드의 국가 투명성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반부패지수가 세계에

서 가장 높고,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부채 상환 기간이 제일 짧고 행정

절차도 가장 간단하다. 이뿐만 아니다. 2003년 총리 자리에 오른 안넬리 

야텐마키는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두 달 만에 사임했다. 북유

럽의 주변국가로 출발한 핀란드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회 곳곳에 부패방지와 법질서 확립을 통해 국가 투명성을 높였기 때문

일 것이다. 

이렇게 철저한 원칙을 준수하는 핀란드는 난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대표적으로 이민청의 작은 실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선 

난민 지원금 수급 과정의 문제점들이 해소됐다. 모니의 공동창립자인 

일카 몬티씨는 “이민청에서 기존에 현금으로 지원하던 지원금을 모니 

계좌에 지급함으로써 난민들은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돈을 찾을 수 

있고,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이민청은 난민

에게 지급되는 59~312유로의 지원금이 언제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다른 곳에 있다. 난민문제 전문가인 레나 나레 

헬싱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핀란드에서는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등록된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난민 신청자들은 취직할 

수 없었다.”면서 “이제는 모니 계좌 덕분에 취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

다”고 설명했다. 인권 문제로 정부를 비판한 사진 작업이 발각돼 조국을 

떠나야 했던 이라크 출신 난민 신청자 페이살 후세인(27)씨도 이 같은 

디지털 신원 제도 덕분에 낯선 땅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 삶을 

누리고 있다. 그는 현재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핀란드 아이들에게 사진 

강의를 하면서 새 삶으로 도전을 지속하고 있다. 후세인씨는 “비록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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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인권 문제와 관련 없는 자연 사진을 찍고 있지만 내 삶을 다시 찾은 

것 같아 행복하다”고 미소를 지었다(한국일보 2018-08-21) 

핀란드는 빅데이터 기술은 국민들의 처방전이나 건강기록 등 모든 의

료 정보는 전산화돼 정부에서 한데 모아 관리를 할 수 있는데, 5백 50만 

명 분량의 빅데이터가 만들어져 최근에는 50만 명의 유전자 정보를 모은 

바이오 뱅크까지 만들었다. 개인이 동의한 데이터를 익명화해 누구나 

연구,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투명성과 기술발전은 난민

들이 핀란드에서 보다 쉽게 정착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초가 

되었다.   

(2) 난민 지도: 플로 터워즈 유럽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통합적으로 파악하

는 것은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과 달리 쉽게 해결하지

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소 사회학과 기술의 결합

에 관심이 많던 핀란드의 데이터 전문가 빌레 사리넨(Ville Saarinen) 

은 각종 미디어가 매일같이 난민 문제를 다루는 뉴스를 많이 접하지만, 

대부분은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사리넨은 난민들의 움직임과 문제의 

심각성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미디어가 부재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발

한 것이 바로 ‘플로 터워즈 유럽(The Flow towards Europe)’이다. 일

명 난민지도라고 불리는 이 지도는 실시간으로 각 유럽 국가에 도착한 

난민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오픈 소스 인터랙션 지도는 데이터

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난민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알려진 

유엔난민기구의 통계를 기반으로 만들었다(월간디자인, 박고은 통신원, 

2016. 참고 재작성).

사실 난민 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기획의 초반에는 난민 한 명을 하나의 

픽셀로 나타내려고 했지만, 이 방법은 곧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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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을 픽셀 하나로 매칭시키기엔 그 수가 너무 많았고, 지도가 수많은 

픽셀로 뒤덮여 버려 움직임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울 것 같았다. 난민 문제

의 심각성을 알리려고 한 장본인조차 문제의 크기를 가늠하지 못했기에 

결국 그는 계획을 일부 수정하기 시작했고, 25명의 난민을 묶어 하나의 

픽셀로 나타내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변하는 일반적으로 버스 

한 대에 탈 수 있는 인원수가 25명이라는 사실에 아이디얼를 얻었다. 

사리넨은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디자

인”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디자인은 난민들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나타

낼 뿐 아니라,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한다. 

난민지도로 알려진 ‘플로 터워즈 유럽’은 2016년 10월 처음 알려진 후 

현지까지 약 150만 명의 네티즌이 방문했고, 20여 개국 50개의 미디어

를 통해 소개됐을 정도로 획기적인 변화로 주목받고 있다(월간디자인, 

박고은 통신원, 2016. 참고 재작성). 

5) 만민의 권리(Everyman’s Right)

2015년 9월 6일 핀란드 총리를 역임한 유하 시필레 전총리는 발송 

기자회견에서 시리아 난민의 유럽으로의 탈출에 관련해서 아주 의미있는 

발언을 해 관심을 모았다. 2016년 1월 1일부터 핀란드 중부에 위치한 

Tampere에 있는 자신의 집을 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총리직 수행을 위해 수도인 헬싱키로 이사를 해서 

원래 살던 집은 비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럽의 난민상황은 난민쿼터제16)와 그로 인한 유럽연합 국가들 사이

16) 유럽 연합(EU)이 독일과 프랑스가 난민 수용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럽 연합에 따르면 독일이 3만 1천명, 프랑스가 2만4천명의 난민을 추가 수용
하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즉, 기존에 수용을 약속한 난민과 합해 독일은 4만여
명, 프랑스는 3만명 이상을 수용하는 것이다. 현재 EU는 남유럽 국가의 난민 수
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EU 회원국이 골고루 나누어 난민을 수용하는 난민 쿼터
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별 난민 할당 인원은 해당 국가의 인구 규모와 국내총
생산(GDP)을 40%씩, 실업률과 지난 5년간 난민 수용 규모를 10%씩 고려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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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눈치보기와 갈등, 유럽 사회제 전반적으로 숨어있는 인종차별적

인 시선과 헤이트스피지(hate speech)17)가 자주 나오고 있을 정도로 

유럽의 난민정책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유하 시필레 전 

총리는 그러한 갈등의 현실을 극복하고, 난민들이 스스로 안전하고 돌봄

을 받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회전반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필레 전 총리가 총리직을 수행하기 전 

해인 2014년은 3,600여명의 난민신청자가 핀란드에 있었는데, 2015년

에는 3만 여명의 난민을 받아들인다고 핀란드 정부는 인식하고 대비를 

했다. 이러한 유하 시필레 전 총리의 난민에 대한 인식은 핀란드의 전통

적 관습법인 만민의 권리(everyman’s right)18)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만민의 권리는 누구든 길을 지날 수 있고, 야생 열매를 

채취할 수 있고, 캠핑도 할 수 있다. 만민의 권리를 통해 개방 소프트 

프로그램인 리눅스가 만들어지고, 전 국민 무상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월간디자인, 박고은 통신원, 2016. 참고 재작성). 

이처럼 다른 유럽국가와 영미국가에 비해 핀란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별한 점은 복지국가의 이상향에 가까운 그들의 사회보장제도이다. 특

히 핀란드의 사회복지는 난민과 같은 취약계층에 집중을 해 누구에게나 

평등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핀란드에 슬럼가가 없다는 것을 봐도 모든 계층이 화합해 살아가도록 

사회주택을 건설한 통합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실행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거주 장소와 주거조건의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과 통합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사회적 

정된다(W-TIMES, 2015, 9,07).

17) 인종, 성, 연령, 민족, 국적, 종교, 성 정체성, 장애, 언어능력, 도덕관 또는 정치
적 견해, 사회적 계급, 직업 및 외모, 지적 능력, 혈액형 등 특정한 그룹에 대한 
편견, 폭력을 부추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폄하, 위협, 선동 등을 담은 
발언을 뜻한다(위키백과).

18) 만민의 권리란 누가 주인인가에 상관없이 모든 땅과 물에 난 길에 자유롭게 접
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핀란드의 관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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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와 가난의 대물림을 야기할 수 있다는 핀란드 국민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민성은 난민 문제에 관해 보다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되고, 2015년 당시 총리가 당당하게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사회적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이는 결국 핀란드의 국가 경쟁

력이 되었다. 

이는 모든 사회계층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바탕이 된 핀란드의 난민정

책은 핀란드 내면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Ⅲ. 맺음말 : 사회통합을 위한 우리의 자세 

세계 곳곳에서는 어쩌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 각자가 힘겨운 

싸움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한국사회도 그러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기가 왔다. 우리는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라고, 그것이 자랑

이라고 가르침을 받고 성장한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시대의 흐름 앞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는 앞으로 남겨진 과제이기도 하다. 

인종, 젠더, 계층, 세대 등과 같은 수많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붕괴시키고, 고부담 · 고비용 경제를 만들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일과 함께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모든 국가에서 법적 결과는 이주민과 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동시에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해당 국가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는다면 공식 거주권과 함께 법적, 재정적, 물질적 도움

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권고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미 내려진 결과를 되돌리

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그 사회가 지속적인 분쟁과 

분열이 있다면 사회통합은 이상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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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제도의 성공 여부는 사회의 통합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즉, 사회

통합은 경제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중요성이 매우 크므로, 사회통합 

수준에 의해 제도의 질을 설명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제발전을 이룬

다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이 경제발전과 함께 사회통합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사회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 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축적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주민과 난민에 대해 심리적, 지리적, 문화적 거리감이 있다. 

따라서 핀란드의 사례가 이상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사회가 처한 갈등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국가들이 

어떻게 난민을 수용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도 이미 200여 명의 난민이 거주하고 있고, 머지않아 

북한에서 내려오는 대규모 난민을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이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빈곤층도 넓은 

차원의 사회적 난민으로 사회적 통합을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핀란드의 다양한 정책들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어려움과 필요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을 거쳤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사회전체의 분열과 갈등이 야기될 문제들에 

대해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사회통합이라는 거시적이고도 장기적인 문제는 그리 쉽게 해결될 사안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 나갈지, 그리고 이를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앞으로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사회통합과는 또 다른 의무를 안고 있는 우리는 

재난과 위험을 함께 해야 하는 코로나 19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불투명하고 혼돈스러운 미래를 위해 우리에게 사회통합은 

더욱더 중요한 문제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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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land’s Inclusive Social Integration

Yeon Hee Lee,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Social integration means a creative role in which disparate groups within the 

community break away from division and confrontation and transform society 

progressively through social solidarity cooperation. But, there are numerous 

factors in our society that hinder integration. In particular, selfishness, which 

does not recognize differences, is creating another society of discrimination and 

conflict.

This study shows how Finland is divided into ethnic and linguistic divisions 

and classes, based on the importance of social integration migration and the theory 

of integration.

Finland is a social reform and universal welfare state that has achieved class 

unity beyond ideological conflict and class separation. Also along with the 

Western capitalist system, finland internal and external norms and stability have 

been achieved by democracy and neutrality and overcoming ethnic and linguistic 

segregation and conflict, 'ethnic' unity was achieved. Various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re under way to help refugees adapt and work as residents of a country 

in finland.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we have issued cards to prove our 

identity to refugees. It allowed refugees to settle down in Finland more 

conveniently and efficiently. It is because the rights of the people are based on 

them.

Finnish case will be a positive model for solving the social integration problems 

facing Korean society.

Keywords: Finland, Social Integration, Everyman’s Right, Class Integration




